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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總人口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988년 현재 經濟活動人口의 
39.8%, 就業人口의 40.1%가 여성이라는 性別構成에는 상대적으로 그 인식도가 낮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들 여성인력은 남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需要와 供給이 상호 
교차하는 女性勞動市場에서의 經濟的 問題點 역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혹은 정책적 認識提高가 요구된다 하겠다.
양적 팽창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교육수준의 증가 등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1981년에 
여성경제활동인구의 19.2%만이 고졸이상의 人力이던 것이 1988년에는 36.0%까지 증가하여 지난 
7년간 16.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旣存人力의 敎育水準 증가의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학력자의 新規經濟活動參加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女性就業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변화도 크다.「韓國의 社會指標」(1988, p. 
113)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1984년과 1988년을 비교할 때, 여성은 가정에만 전념 해야 

된다는 것은 27.8%에서 21.2%로 감소한 반면 그밖에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모두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녀성장후 취업 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9%에서 21.0%로 
증가하였고 여성 자신들의 태도변화는 9.4%에서 22.5%로 더욱 증가폭이 커, 향후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加는 더욱 증가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80년대에 女性勞動市場에 또다른 큰 변화는 노동조합의 설립증가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미치는 노조의 역할증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향후 資金決定에 需給事情을 반영하는 市場的 
要因뿐만 아니라 勞動組合을 통한 制度的 要因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인바, 노조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이 同一勞勤 同一賃金 혹은 差別賃金의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雇傭 및 

賃金에 차별받던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은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 賃金上昇이 
고용에 미치는 陰(-)의 효과는 대단히 크고, 특히 新規人力의 노동시장 진입후 취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향후 노동공급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여성인력의 실업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중인 근로자도 對男性人力과의 상호대체 혹은 보완관계에 따라서 여성인력의 고용사정에 

중대한 영향이 오므로 이들 남녀인력의 수요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도 女性勞動市場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女性人力의 需要와 供給事情 및 기타 制度的 要因의 커다란 변화가 향후 

계속되리라는 전망하에 이들의 勞動供給과 行態分析과 生産에서의 需要分析을 통하여 中長期 

女性勞動市場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市場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한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여성인력 수급사정을 量的․質的으로 심도있게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제Ⅲ장에서는 勞動供給 行態分析을 통한 향후 供給人力의 量的變化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여성인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성질이 다른 要素와의 關係 및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技術變化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여성노동의 고용사정을 

전망코자 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 結論에 이르고자 한다.

 
Ⅱ. 女性人力의 構造變化

1. 經濟活動人口의 變化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여성인력의 量的 構造變化를 파악하기 위하여 全勞動力을 性別로 구분하여 

〈표 Ⅱ-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生産可能性人口 혹은 勞動可能人口로 정의하는 
15세이상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2,091만 8천명에서 1988년 2,960만 2천명으로 지난 
13년간 868만 4천명의 양적증가를 가져왔다.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의 비율을 性比로 할 때, 
각년도에 모두 10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남녀의 변화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별로 남녀 공히 1975∼80년 기간동안에 3.1%의 연평균증가율에서 1985∼88년 기간동안에 
2.4%의 연평균증가율로 증가율 둔화현상을 볼 수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그동안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出産率의 低下
1)
에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15세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就業者와 현재 직업은 없지만 취업을 위하여 求職活動을 하고 

있는 失業者로 구분되는데 먼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는 
1975년에 1,219만 3천명에서 1988년에 1,730만 5천명으로 511만 2천명이 증가하여 13년간 약 
42%가 증가하였다.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70년대 후반에 3.37%에서 80년대 전반에 1.55%로 둔화되다가 그 
이후로 다시 3.47%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1975∼88년간에 남자는 
782만 2천명에서 1,041만 4천명으로 33%, 여자는 437만 1천명에서 689만 1천명으로 58%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제활동인구증가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경제활동참가율로 정의한 비율에서도 전체적으로는 
1975년 58.3%에서 1988년 58.5%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표 Ⅱ-1〉성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

보면, 남자는 77.4%에서 72.9%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40.4%에서 45.0%로 오히려 증가하여 相對的 
意味에서 참가율의 성별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남녀비율로 보면 1975년 여성의 비율이 
35.9%이던 것이 1988년에는 39.8%로 증가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失業者를 제외한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보자. 취업자는 1975∼88년간에 1,169만 
2천명에서 1,687만명으로 44.3%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35.9%, 여자가 58.9% 증가하여 
여자가 23.0%포인트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업자의 여성비율이 1975년 



36.4%이던 것이 1988년에는 40.1%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의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은 
80년대 전반에는 낮고 후반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전기간을 통하여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전체적인 인력의 需給事情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면, 1975∼80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이 취업자의 그것보다 다소 높았지만, 1980년 이후는 
취업자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말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이어서 저조한 經濟成長(1979년 7.0%, 1980년 -4.8%)이 雇傭創出을 이루지 못했고, 
80년대에 와서 비교적 높은 성장(1981∼87년 연평균 9%)이 노동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급의 
증가를 앞지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失業率도 1980년 5.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도 남자 
6.2%, 여자 3.5%로 전기간을 통하여 남녀공히 가장 높았다.
자료에 나타난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취업자의 연평균증가율은 여자가 
남자보자 높았고, 실업률에서도 1980년에 여자 3.5%에서 1988년 1.7%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어 
전기간에 걸쳐서 남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성별로 요약하면,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의 공급을 반영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반영된 취업자의 증가율에서도 남자보다 월등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副次勞動力(secondary labor)인 여성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가구에서의 
主勞動力(primary labor)이 대부분인 남성보다 失業狀態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을 때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로 남아 

있게 되는 성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女性人力 혹은 
副次勞動力(연로자, 가정주부, 학생 등)에서 失望勞動者效果가 附加勞動者效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3)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就業機會가 확대되면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인력의 무한한 공급 가능성이 우리의 

노동시장에 내재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겠다.

주석 1) 여자 1,000명당 합계출산율(TER)의 변화는 6.0(1960), 4.3(1970), 2.8(1980) 및 1.7(198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석 2) OECD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연도별 변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부표 1〉 참조.
  
주석 3) 裵茂基,『勤勞經濟學』, 經文社, 제2판, 1989, p. 137.
 
2. 非經濟活動人口의 構造變化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인바, 이는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및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이다., 이들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의 많은 부분은 일할 의사만 
있으면 失業이건 就業이건 경제활동상태가 되는데, 특히 기혼여성인 가정주부는 노동공급의 
잠재원으로서 현재 경제활동 하는 인력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구성열,『우리나라 勞動力의 潛在的 供給源에 관한 硏究』, 1985).
남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미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른 선진제국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여부가 
향후 노동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이들의 경제행위분석은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잠재원 분석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Ⅱ-2〉에 의하여 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총수면에서는 
1965년 507만 3천명에서 1988년 841만 7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양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상태별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家



표 Ⅱ-2〉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변화추이

事 의 경우 1965년 406만명으로 전체의 80.0%이던 것이 1988년에는 564만 7천명인 67.1%로 양적 
팽창은 이루었지만 이의 구조적 비중은 감소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通學 의 경우 1965년 
4.7%이던 것이 1988년에는 21.9%로 크게 증가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 소득수준 향상 및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결혼후 가사에 
종사하던 인력이 경제활동(직장생활)을 계속한다든지, 육아후 즉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든지, 
혹은 여성의 上級學校 進學率이 꾸준히 증가했다든지하는 경제․사회적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 밖에 年少․年老 의 비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은 1965년 12.4%에서 1988년 
8.7%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년의 연장이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노년층으로 하여금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변화를 농가․비농가의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변화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 비농가보다 家事 의 비중이 줄고, 통학 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사 의 경우 1965∼88년 기간동안 
農家는 80.1%에서 52.8%로, 非農家는 79.9%에서 69.4%로 나타났고, 통학 의 경우는 농가에서 

같은 기간에 2.1%에서 26.3%로, 비농가는 7.4%에서 21.2%로 증가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연소․연로 의 경우 농가는 15.0%에서 17.5%로 증가한 반면 비농가는 9.7%에서 7.2%로 다소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적 변화를 보면 1965∼88년 기간동안 농가에서는 



감소(39만4천→20만7천명)하고 비농가에서는 오히려 
증가(23만7천→52만4천명)하였는데, 연소자 로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고 

하면 年老者 로서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특히 비농가에 급증한다고 판단되어,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는 노인복지문제 혹은 실업문제를 

야기하여 정책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연령별로 취득가능한 자료(1985, 1988년)을 중심으로 연령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자(표 II-3 참조). 가사 의 경우 20∼24세에서 60만명에서 45만 1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5∼29세는 125만 4천명에서 120만 2천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30∼34세 
계층에서는 오히려 82만 2천명에서 9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통학 의 경우는 대부분이 24세이하에 해당되는데, 이의 비중은 15∼19세에서 1985년

〈표 Ⅱ-3〉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연령계층별 변화추이

94.4%(140만 9천명/149만 2천명)에서 1988년 95.6%(159만 2천명/166만 6천명)로 증가하였고, 
20∼24세에서도 25.8%에서 32.4%로 증가하여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연소․연로 의 상태 구분의 99% 이상이 연로자이고 보면, 노인들의 향후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고려도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즉,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가사  나 연로 의 

구분에 속한 인구의 경제활동인구에로의 상태변화(그들이 취업자이건 실업자이건)가 향후 
지속되리라 생각되어 이들 잠재노동력의 적절한 經濟的 活用과 失業 및 福祉側面에서의 政策的 

배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3. 就業者의 質的變化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인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역시 노동공급의 중요한 

차원이므로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의 산업별 혹은 직종별 교육수준이나 현장훈련을 근거로 

개괄적인 노동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敎育程度別 構造變化를 살펴보자(표 II-4 참조). 1981년 이후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교육수준 상승에 의한 노동의 질적 향상은 컸다고 보인다. 우선 



전국 총수면에서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1981년 7.0%에서 1988년 
12.5%로 증가하였고, 고졸자도 같은 기간에 23.8%에서 35.7%로 증가한 반면, 국졸이하는 오히려 
48.6%에서 31.1%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81∼88년 
기간동안에 30.8%에서 48.2%로 17.4%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상의 구성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국졸이하 인력의 감소는 남녀 같은 현상이나 중졸의 경우는 

남자가 감소한 반면 여자는 17.4%에서 20.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졸자나 대졸이상의 
노동력의 구성비 역시 남녀 공히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 고졸자의 경우 1981년 
16.5%에서 1988년 29.1%로 7년간 12.6%포인트 증가하여 남자의 11.9%포인트(28.2∼40.1%)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는 남자가 6.7%포인트(9.5∼16.2%) 증가하였고, 
여자는 4.2%포인트(2.7∼6.9%) 증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그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현재 우리나라 총노동력(經濟活動人口)의 48.2%가 고졸이상의 학력자이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56.3%, 여자는 36.0%로 두드러진 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만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는 〈표 Ⅱ-5〉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정도별 구성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敎育程度別 就業率 혹은 失業率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국졸이하의 구성비는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높고, 고졸이나 
대졸이상의 경우는 그와 반대여서 결국 남녀 공히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Ⅱ-4〉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구조변화(전국)



〈표 Ⅱ-5〉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변화(전국)

 
4. 新規勞動力의 學歷別 就業現況

각급학교 졸업자의 勞動市場 進入實態와 이들 新規勞動力의 男女別 就業現況을 살펴보자(표 II-6 
참조). 고졸자의 경우 1987년 현재 남자는 24.6%, 여자는 36.6%가 졸업후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0.1%가 취업하였다. 이를 時系列로 보면 1975년 남녀 각각 30.2%, 27.5%로 남자가 
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오히려 9.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고졸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1975년 이후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률이 높았다는 것과 
상급학교(대학교) 진학률이 낮았다는 두 가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人文과 實業界 高校로 분리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인문고 남자의 경우 1975∼87년간 취업률의 변화는 8.3%에서 5.2%로 다소 감소한 반면 
실업고의 경우 50.6%에서 56.9%로 6.3%포인트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인문고 출신은 같은 
기간에 11.7%에서 12.0%로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실업고의 경우는 49.6%에서 70.1%로 
20.5%포인트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고졸자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취업률의 
증가가 훨씬 빨랐고 특히 실업계 출신 여성인력의 취업률 상승은 괄목할 만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성별 차이없이 졸업후 거의 勞動市場에 進入하게 되는 고등교육기관 출신의 취업현황을 성별로 

살펴보자. 초급대(전문대)의 경우 1980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침체의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1975년 44.5%에서 1980년 경기침체기에 26.0%로 
감소했고 1985년 이후에는 34∼35%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는 1975년 39.0%에서 
1987년 49.0%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어, 전문대 출신 인력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률의 상승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제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975년 58.4%에서 1987년에는 40.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같은 기간 60.7%에서 48.0%로 12.7%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52.9%에서 27.1%로 25.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은 高學歷者의 취업률이 저조했고, 성별



〈표 II-6〉연도별․성별․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취업현황

　

로는 여성의 경우 고졸이나 전문대졸자의 취업률이 비교적 증가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상당히 고용악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는 
80년대초 우리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의 부족현상과, 둘째는 1980년 이후 대학정원의 급격한 
증대(130% 입학)에 따라 이들이 졸업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이들을 흡수할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이 동시에 발생된 시기여서 
노동시장의 전반적 악화, 특히 대졸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그들의 취업난 심화가 80년대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라 하겠다.
9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망은 결코 밝지 못할 것 같다. 이는 대졸인력, 특히 
여자 고학력인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급된 노동은 就業이거나 
失業狀態인데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설령 취업이 되었다하더라도 일시취업 내지는 

무급가족종사자(소위 잠재실업상태)이어서 계속 졸업과 더불어 공급되는 新規人力과 더불어 
실업은 누적되고 이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그만큼 소요되는 것이다. 더구나 
需要側面에서도 90년대에 불투명한 여건(경제성장의 둔화, 임금상승, 공장자동화 등)이 예상되어 
누적된 비취업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後述하겠지만 남자위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여성의 失業問題解決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므로 대졸여성의 취업문이 넓혀지기란 좀처럼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大學院 卒業者의 취업상황은 1975∼87년간 남자는 88.9%에서 74.3%로, 여자는 66.0%에서 
59.2%로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수적 측면에서 다른 교육기관(高校, 大學) 출신자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실업상황에서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질적 
측면에서는 고급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의 정책적 배려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노동시장의 전반적 추세는 실업고나 초급전문대 출신자의 취업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인문고나 4년제대학 출신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업고 출신자의 신규취업은 상당히 좋아진 반면 4년제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여건은 90년대에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1987년 현재 신규 취업자의 현황을 산업별․직종별로 살펴보자(표 II-7과 표 II-8 참조), 여기서는 
여성인력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등학교를 인문고와 실업고로 구분했을 때, 인문고 
졸업자의 경우 43.2%가 제조업에 신규로 취업되었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1.7%, 금융․보험업 
10.3%, 도․소매업 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고 출신의 경우는 제조업에 37.7%, 사회 
및 개인서비스 20.2%, 도․소매업 7.8%의 순으로 나타나 결국 인문고나 실업고 출신의 산업별 
분포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고 출신의 신규노동력은 2차산업인 제조업에 38.7%가 진출하고 있고, 
1차산업인 농림어업에서의 1.5%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차산업에 취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보험에 20.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에 20.5%로 이 두 부분에 41%나 취업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대 및 4년제대학 출신의 신규여성인력은 제조업에 각각 10.8%, 12.1%에 
불과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각각 45.3%, 47.3%가 취업되고 있고, 특정산업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부문에 20.2%와 21.5%이고 보면 전문대나 4년제대학 출신 여성의 산업별 
신규취업구성은 비슷하나 고등학교 출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산업별 구성을 살핌으로써 여성인력의 신규취업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표 II-8 
참조). 인문고의 경우 생산직에 36.7%, 사무관련직에 20.5%인 데 반해 실업고의 경우는 그와 
대조적으로 사무관련직에 54.7%, 생산직에 15.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 특이한 것은 실업고 
출신의 경우 주로 사무관련직․판매직․생산직에 전체의 80.3%가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인문고 
출신은 상대적으로 전직종에 걸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와 4년제대학 출신 여성인력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기술직에 각각 55.7%, 
46.7%가 신규취업되고 있고, 사무관련직에 각각 16.3%, 22.1%가 취업되었다. 이를 제외한 기타 
다른 직종에의 분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직종별 신규취업 분포 
역시 산업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II-7〉여자 산업별․교육기관별 졸업자 취업현황(1987)



〈표 II-8〉여자 직업별․교육기관별 졸업자 취업현황(1987)



5. 職業訓練의 性別 現況

노동의 질적 향상은 앞에서 분석한 학교에서의 正規敎育(formal educ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職業訓鍊(vocational training)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일반교육인 데 반하여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特殊敎育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단기에 현업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시키는 이 직업훈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양성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되고 있는 인력에게까지 

확대적용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학력에서는 저학력소유자, 연령별로는 
연소자나 연로자, 성별로는 여성근로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코자 한다.
직업훈련체계는 우선 實施主體에 따라 公共職業訓練, 事業內職業訓練 및 認定職業訓練으로 
구분한다. 공공직업훈련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는 훈련으로서 
적응도가 높은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훈련이라 하겠다. 
事業內職業訓練은 실시형태에 따라 단독훈련, 공동훈련, 및 위탁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상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체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 등 6개부문은 직업훈련 및 그에 관련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事業內職業訓練義務化制度를 두고 있어 1987년 현재 전국에 143개소가 있다.
인정직업훈련은 위의 두 가지 제도하에서 실시가 곤란한 분야의 훈련을 社會福祉法人, 
非營利法人 및 個人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직업훈련 형태별로 살펴보자(표 II-9 참조).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7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바, 실시초기인 이 
기간동안 연평균 약 2만명이 양성되었다. 그러나 1987년 현대 6만 1천명이 양성되고 있어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개발 또는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노력이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9〉기능인력 양성실적

1967∼87년간 技能士의 경우 총 1,226, 195명이 양성되었는데, 실시주체별 분포를 보면 
공공․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이 각각 31.1%, 56.4%, 및 12.5%로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사 
양성이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기능사의 종류나 직업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겠지만, 우선 양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동안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이 비교적 기업 스스로에게 의지되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직업훈련에 소극적이었음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구성의 변화를 경제계획 기간별로 살펴보자, 제4차계획 기간말인 1981년까지는 
공공직업훈련의 비중이 제2차의 36.7%에서 24.2%로 줄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년 현재 48.7%를 점하게 되었다. 반면 사업내직업훈련 인원은 제4차계획 기간말까지 
수적으로나 비중으로나 크게 증가되더니 그 이후로 크게 감소하여 1987년 현재 31.1%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그 비중은 다른 두 훈련 실시주체에 비해 미약하지만 80년대에 
와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능인력 중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능사 이외에도 기능장, 관리감독자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또다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제5차계획 기간부터 실시하여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 기능사 양성주체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좀더 자세히 분석하자(표 II-10 참조). 지난 
1978∼87년간 양성된 총 기능사는 731,569명으로 이 중 남자가 570,955명으로 78.0%이고, 여자가 
160.614명인 22.0%이었다. 1978∼82년 사이에 성별분포는 남자 75.4%, 여자 24.6%이었고, 1983년 
이후는 여성비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2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성별 기능사 양성실적을 養成實施主體別로 살펴보자, 우선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거의 변화없이 약 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두 양성주체(사업내, 인정훈련)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훈련관리공단이 

훈련직종 선정에 있어서 비교적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국한하여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온 것에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직접적 정책의 대상인 
공공직업훈련의 직종의 다양화, 특히 지금까지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국한된 훈련에서 
탈피하고 여성에게도 비교적

〈표 II-10〉양성주체별․성별 기능사 양성실적

적합한 직종의 과감한 도입으로 供給女性人力의 質的 向上을 가져와 노동시장 혹은 기업내에서 

女性雇傭擴大 및 임금의 性的 差異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事業內職業訓練의 경우 

1978∼87년간 여성의 비율이 약 30% 수준이었다. 연도별 변화도 1983년 15.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3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비교적 여성비율이 높아 
평균 40% 수준이지만, 이의 연도별 변화는 1983년 59.1%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1987년에는 
33.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공직업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에서는 여성훈련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정책의 간접적 개입의 

범주에 있는 기업 자체내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하에서의 여성훈련자는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직업훈련은 훈련자의 성별분포를 고려한 정책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즉, 필요한 
인력양성에 민감한 기업 자체내에서 여성훈련자의 비중이 증가하듯이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증가되도록 훈련직종의 선정방법 개선과 그로 인한 

여성에게의 훈련기회 확대 등 여성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결국 
여성에게도 비교적 적합한 훈련직종의 도입으로 고급여성인력을 양성 공급함은 여성의 실업을 

줄이고 임금의 개선에 기여하리라 본다.
〈표 II-11〉에 의하여 여성의 공공직업훈련을 훈련기관별․직종별로 살펴보자. 1988년 3월 현재 
총 729명의 훈련생 중 직종별로는 전자 181명(24.8%), 미용 168명(23.1%)과 양장 95명, 제직 57명 
등으로 나타나 전자와 미용이 전체의 1/2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직종들은 
남성위주의 타직종(기계가공, 전기, 용접 등)에 비해 비교적 훈련기간이 짧고 , 따라서 賃金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 〈표 II-11〉에 나타난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들로 이들이 
취업후 기업체에서 低賃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면키 힘든 직종들이다.
정부기관의 직업훈련은 주로 在所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韓國職業訓練管理工團에서는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능사 

및 기능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선정 및 개발을 통한 여성 직업훈련교육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女性 교육훈련 직종에 
있어서 전자(181명)나 제직(57명), 기계자수(26명) 등 비

〈표 II-11〉 여성의 공공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교적 저학력의 年小女性에 치우치지 말고 기게, 용접, 전기 등 남성 전유직종으로 취급되어 온 
직종에도 여성의 적극적 참여 뿐만 아니라 선발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 적합한 

직종의 선정 ․도입을 꾸준히 연구해야 하겠다.
1988년 3월 현재 여성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총 38개로 13개 직종에 
1,8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II-12 참조) . 社別로는 삼화, 한일합섬, 삼성전자 등으로 이는 
훈련인원이 많은 순인데 이를 직종별로 집약하면〈표 II-13〉과 같다. 방적기, 제직기 및 조정 
등이 683명에 전체의 36.8%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자기기조립, 신발류제조, 봉제 등의 
순이다. 이들 4개 직종이 전체의 80.6%이고 보면 여성인력을 위한 사업내직업훈련도 역시 
단순직에 국한되고 있다. 즉,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종도 연소여성들이 주로 취업되어 있는 섬유, 봉제 및 전자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단기에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투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실시 곤란한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1988년 3월 현재 1.225명이 훈련중이다(표 II-14 참조) .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원은 총 
79개소로 이 중 여성을 훈련하는 기관은 31개소이다. 〈표 II-14〉에 나타난 훈련직종을 좀더 
요약하면(표 II-15 참조), 이․미용 기술훈련인원이 전체의 36.2%로 가장 많고, 정보처리 등 
컴퓨터관련업종에 29.4%, 타자 14.9% 등의 순이다. 정보처리, 키펀치,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계통의 직종에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직종은 특히 섬세함을 요하고 있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하나로 판단되므로, 공공훈련의 직종으로 도입하는 등 좀더 심층적 
연구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그동안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임금,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이의 개선이 시대적으로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 계통에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직종을 선정하여 여성중심의 

人力養成에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면 기술자격을 技術系․機能系 및 서비스계로 구분한다. 기술계 
자격은 기술사․기사1급․기사2급으로, 기능계 자격은 기능장․기능사1급․기능사2급으로, 
서비스계 자격은 長․1급․2급․補로 세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시험의 수험자, 합격자 
및 합격률을 성별로 살펴보자(표 II-16 참조).
1987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자는 3, 052, 840명이었는데 이 중 여자는 4.0%에 지나지 않는 
123,166명이었다. 이를 계열별로 보더라도 기술계의 여성 수검응시자는 8.4%, 기능계가 5.5%, 
서비스계가 3.2%에 불과하여 여성의 응시율이 아주 저조함을



〈표 II-12〉여성의 사업내 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표 II-13〉여성의 사업내훈련 직종별 분포(1988. 3 현재)



 <표 Ⅱ-14>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표 Ⅱ-15>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직종별 분포(1988. 3 현재)



<표 Ⅱ-16> 성별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1987)

엿볼 수 있다. 합격률을 계열별로 보면 기술계 13.6%, 기능계 23.0%, 서비스계 21.9%인데, 이의 
性別差異는 기술계에서 남성이 1%포인트 높은 것 이외에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의 여성이 적은 것은 이들에게 훈련의 기회가 적어 시험응시자의 수가 

적어서이지 합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여성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여성에 적합한 직종 도입, 모든 직종에 여성참여의식 고취 등)하면 남성과 대등한 
기술․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합격자의 남녀구성이 수험자의 남녀구성과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는 국가인정 기술자격취득자 660,726명 중 3.9%인 25,887명에 
불과하다. 이의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기업내에서 여성인력은 결혼 후 퇴직한다는 오랜 
관행이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의 기술축적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직업훈련의 기회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어 제공한다는 것과 앞에서 보았듯이 훈련대상직종이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가 훈련 및 자격취득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겠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경제는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산업기술의 고도화 및 그에 따른 직종의 

세분화를 경험하게 되어 고급인력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私企業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특히 요즈음 같은 생산직에의 
인력난을 극복키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就業訓練 등을 통한 필요한 인력양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성격상 단기적 대응일 수밖에 없어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은 정부등 공공단체가 할 수밖에 없다. 즉,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特殊職種이라든지, 민간기업이 등한시하는 여성인력 혹은 노년층의 인력 등 소위 副次的 
勞動力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질적 향상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우리 경제는 官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언급한 바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부녀자, 중고령자, 연소자, 저학력자 등 주로 단순직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안정, 
기술축적을 위한 기회결여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때에 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공급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개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나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공급인력의 질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직업훈련정책의 전환모색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공급정책으로부터 공급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수요의 창출정책이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에게 적용되어야겠다는 것이다.



Ⅲ. 女性人力의 勞動供給行態 分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38.5%에 불과하던 것이 
1988년에는 45.0%로 6.5%포인트 증가한 반면 남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75.1%에서 72.9%로 
오히려 2.2%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자의 감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고 하겠다.
1981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표 Ⅲ-1 참조), 15∼24세 
연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런데, 
主勞動力이라 할 수 있는 25∼54세 연령층(prime age group)에서는 남자가 1981년 95.4%에서 
1988년 93.6%로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47.8%에서 52.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노동력의 연령층에서 상호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분석에 흥미를 끌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연령층 여성의 대부분은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변화는 물론 가계의 상황(가구원, 자녀수, 남편의 소득 등)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Ⅲ-1>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Ⅲ-2>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를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결혼상태는 미혼, 유배우와 이혼․사별 등을 기타로 묶어서 표에 나타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로 
정의되는 15세이상 인구는 1985∼88년 기간 동안 미혼의 경우에 연평균 1.29%씩 증가한 반면 
有配偶者의 수는 연평균 0.96%씩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배우자가 
2.36%로 미혼 1.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유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최근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율면에서도 같은 기간 미혼자의 경우(44.7%∼45.1%)보다는 유배자의 
경우(42.5%∼46.9%)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에서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경제활동행태의 차이를 하나 지적하고 싶다. 미혼의 
경우는 1983년 이후로 실업률이 5.3∼7.1%의 수준임에 반하여 유배우자의 경우는 불과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인력이 비교적 남성보다 실업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중에서도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유배우자의 취업이 노동시장에서 미혼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구분하여 살펴보자(표 Ⅲ-3 참조). 80년대에 전체적인 추세는 
賃金勤勞者(被傭者)의 비중은 증가하고, 無給家族從事者(unpaid family workers)의 비중은 
감소하며, 自營業主(self-employed)의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금근로자 혹은 
피용자의 비중은 1981년 47.1%에서 1988년 57.0%로 9.9%포인트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9.1%에서 12.8%로 6.3%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자. 
남녀 모두 변화추세는 동일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남자와 대조적인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남자는 
3∼7%의 수준인데 반해 여자는 27∼38%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연도별 변화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1∼88년 기간 동안 남자는 7.4%에서 3.1%로 4.3%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38.2%에서 
27.3%로 10.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과 더불어 아직도 여성취업자의 
1/3수준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

<표 Ⅲ-2> 여성인력의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표 Ⅲ-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전국)

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부차적 노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81∼88년 기간동안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4.5%포인트, 4.3%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7%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 자영업주의 비중이 전기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39.0%→51.2%)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38.2%→27.3%)하여 결국 
종사상지위형태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자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농가를 제외한 비농가의 경우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현황을 <표 Ⅲ-4>에 따라 살펴보자. 우선 
자영업주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26∼30% 정도이고, 여자는 21∼22% 수준이어서 <표 Ⅲ-3>에 
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남자는 약 10%포인트 적은 반면 여자는 거의 비슷한 비중이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비농가에서 남자는 불과 1.8%∼1.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도 전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비중이 떨어져 17.8%∼15.5% 사이의 수준이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經濟活動參加는 지난 70∼8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여성의 참가가 크게 두드러지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자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여 살필 때 여성의 경우 남자에 비해 실업률이 유난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부노동력)의 경우 남성 (주노동력)보다 노동시장에서 失業狀態로 장기간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게 되는 성향이 높음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극히 미미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자영업주의 비중은 80년대 전기간에 걸쳐서 변화 정도가 거의 미미함에 비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변화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상태 즉,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서의 세 가지 상태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의 공급구조를

<표 Ⅲ-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비농가)

전망하고자 한다.
 
2. 女性의 經濟活動參加 模型

勞動供給으로서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은 개인의 현경제적 상태인 경제활동(취업이건 실업이건) 
및 비경제활동의 결정에 따른 원인분석을 주로 하는 연구로서, 분석대상이 개인의 참가여부인 
경우(micro-level Analysis)와 어떤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인 경우(aggregate-level analysis)로 



분류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전자의 분석을 위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어떤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개인 혹은 가구의 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특성(여성 자신의 임금, 
가구소득, 교육정도, 경력, 연령, 자녀수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經濟的 理論은 
Mincer(1962)와 Cain(1966)에서 시작되어 Cogan(1975, 1978), Gronau(1973), Heckman(1974, 1980)에 
이르러 정립되었다.
이론적 모형의 정립과 더불어 통계적 분석기법도 상당히 발전되었지만, 특히 여성이 분석대상인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모형설정 및 계량경제적 분석방법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의 참가여부에 따라 '참가'면 1, '비참가'면 0으로 취급하여 二分變數(dichotomous 
variable)를 從屬變數로 Probit 혹은 로짓분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다소 이것에서 발전된 三分變數(trichotomous variable)의 분석모형을 설정한다(Hill, 1983, 1989 
참조).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취업하고 있는 인구 중 앞에서 보았듯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1981년 38.2%, 1988년 27.3%이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각년도에 각각 39.0%, 
50.2%이어서 양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며, 또한 두 경제상태의 성질에 선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동일한 경제상태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임금근로자(피고용자)보다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신축성 혹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두 

경제활동상태에 차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88년 현재 불과 3.1%에 지나지 않고, 여자의 경우라도 미국등 서방선진국에서는 이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5% 미만) 이들 분석에 이분변수 혹은 산분변수의 모형을 택하여 분석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 일본 등 동양권의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은 
三分變數의 模型이 일단 선호되고 있다.1)

이 모형에서 개인은 3가지 상호배반적인 경제적 상태 즉, 賃金勤勞者(employee : e),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 f)와 非經濟活動參加者(nonparticipant : n)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합리적인 행동의 가정을 한다. 즉 어떤 
勞動供給者 i가 어느 經濟活動狀態 j를 선택했다면(j=e, f, n), 그는 그가 획득 가능한 최대효용 
(Vji)를 얻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의 間接效用函數 Vji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Vji = Sji + Uji (3-1)

여기서 Sji는 觀測可能變數의 函數이며 非確率要因(nonstochastic components)이고, Uji는 

관측불능변수의 함수이며 確率要因(stochastic components)이다. 이상의 두 요인 Sji와 Uji는 서로 

독립이며 Weibull 分布함을 가정한다(Hill(1989), Maddala(1983) 참조).
그러면, 만약 i번째 개인이 j번째 경제활동상태를 택하게 되는 확률을

Pji = Pr[Vji >Vki for k≠j, k=e, f, n] (3-2)

로 표시될 수 있고, 이 때 式(3-2)를 式(3-1)에 대입하면

Pji = Pr[Sji - Ski> Uki - Uji for k≠j, k=e, f, n] (3-3)

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선택모형(choice model)은 확률요인 Uki - Uji가 로짓分布(logistic 
distribution)하여 이를 多項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류하고 있다(McFadden(1974), 
Dominichi and McFadden(1975) 참조).
간접효용함수의 비확률부분이며 관측가능변수로 설명되는 Sji는 특정 경제활동참가 j를 결정해 
주는 獨立變數(說明變數) 벡타 Xji의 함수이므로

Sji = βj'Xji (3-4)



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또한 實證分析을 위한 確率 Pji를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물론 여기서 Xi는 설명변수 벡타, βi는 파라메타 벡타, exp는 exponential(지수)를 의미한다. 즉, 
Pji는 어떤 개인 i가 j(j=e, f, n)라는 경제활동상태를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하에서 선택할 

확률이며,  이어야 한다.

式(3-5)의 양변에 自然代數를 취하여 경제상태 n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구하면 실제로 
다항로짓분석을 하여 係數를 추정하게 되는 式(3-6)을 구하게 된다.

이 때 추정된  는 결국  의 추정치로서 해석된다.

주석 1) 만약이 두 경제적 상태(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에 차이가 없다면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한 二分變數의 單純選擇模型(Probit, Logit 등)에서의 결과와 일치함을 
Hill(1983)에서 보여주고 있다.
   
3. 利用資料 및 變數選定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고용구조특별조사」로서 이 두 자료는 家口單位의 조사이다. 전자는 
1963년 이후 실시된 月別調査인 반면 후자는 1983년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취득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1986년 제2차 조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이용했다. 
고용구조특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標本數가 훨씬 많고, 調査項目數도 확대되어 있기에 
월별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상태변화 연구에 신속성은 뒤지지만 신빙성을 더해준다는 판단하에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를 이용하였다.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개별단위 분석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자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보고서』에 집계된 자료는 副次的 資料로만 
이용했을 뿐 주로 조사테이프에 의존하여 약 2,500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任意抽出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연구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제약사항을 갖는다. 첫째는 임금 
혹은 소득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임금 혹은 근로소득이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물론이고 여기에 이용되고 있는 「고용구조특별조사」도 

임금에 관한 자료는 層別調査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5만원미만, 5∼10만, 10∼20만, 
20∼30만, 30∼50만, 50∼70만, 70∼100만, 100만원 이상으로 월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8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層化된 變數를 연속변수로 추정하는 방법의 



모색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는 본 조사에 가구의 취학전 아동수 혹은 자녀수가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다. 이 변수 역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본 조사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제약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혹은 최소한의 오차를 감수하며 가장 접근된  代理變數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소득자료가 충화된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므로 이를 본 연구의 回歸分析에 이용할 수 있는 연속변수(continous variable)로 바꾸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취득가능한 소득자료는 1∼8까지의 저소득에서 고소득에로 
層化되었다. 어떤 개인 i가 특정소득계층 j에 속할 가능성을 Pji로 표시하면 이 가능성(possibility)은 
그의 연령, 경력, 교육년수 및 주거지역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가능성 Pji는 취업자 

자신의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성별․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

이는 앞에서의 式(3-6)과 같으며, 단지 소득계층이 8개이므로 j=1, 2, …, 8의 계층중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될 것이므로  의 성립으로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7개의 방정식만이 

추정된다. 실제로 추정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는 벡타Xi에는 연령, 연령자승, 교육에 
관한 더미, 거주지역 등이 도입되었다.
일단 式(3-7)이 다항로짓모형으로 最尤法에 의해 반복추정(iterative method)이 되면, 특정 개인 i의 

Pji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1∼8 사이에 어떤 특정 연속치인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소득의 연속치(continous value : IN- )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INCL과 INCU는 각각 어떤 특정 소득계층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는 개인이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한 소득에 비해 

과대평가(overestimate)되고 있었다(표 Ⅲ-5 참조). 그러나 계층화된 자료를 연속자료로 변환하는 



하나의 방법
3)
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미비로 중요한 說明變數를 

도입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設定誤差(specification error)보다는 설명변수의 計測誤差(measurement 
error)를 이 모형에서 감수하고자 하기에 이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모형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는 
주로 가구주의 소득이거나 남편의 소득이므로 추정결과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잘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관행으로 보면 소득이나 임금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실제소득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추정치가 과대평가된 것이 오히려 실제치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중 현재 취득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취학전 아동수이다. 특히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분석을 할 때는 취학전 자녀수가 
참가에 制約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용자료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도 취득가능한 자료 중 적절한 代理變數를 택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는 14세미만 가구원수가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가구의 취학전 
아동수와 국민학교재학 아동수가 합하여 진 것으로 이들의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4세 미만 가구원수

<표 Ⅲ-5> 소득추정치의 계층별 분포

를 하나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취급하여 모형에 도입코자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강한 나라에서는 취학전 자녀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취학후에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 

역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설명변수의 배제에서 오는 設定誤差가 모형의 여타변수의 추정계수에 偏倚(bias)를 
가져오지만, 설령 무관한 변수(irrelevant variable)의 도입은 여타 설명변수 추정계수의 不偏性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학전 자녀수 대신 14세 미만 가구원수를 모형에 도입코자 
한다4).

주석 1) 198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수는 1,800가구인바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수는 140,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주석 2) Maddala(1993)를 참조하거나 앞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多項로짓模型과 동일한 것이므로 
Hill(1983)을 참조하여 자세한 이론적 근거를 터득하기 바란다.

주석 3) Bauer and Shin(1987)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주석 4) Pindyck and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2nd ed., 1981, pp. 
128∼131참조.

4. 模型設定 및 推定結果

경제활동상태의 세 가지 형태(e, f, n)가 주는 간접효용수준을 비교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어느 
하나의 참가 또는 비참가의 형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상품공간에서의 效用函數가 



그에 영향을 주는 財貨의 量의 함수로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 間接效用(indirect utility)은 각 재화의 
가격 및 각 재화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制約條件에 결부된 변수들에 의한 함수로 

표시된다.1) 즉, 가구소득이나 취학전 자녀수 등이 대표적인 제약조건에 결부된 변수이다.
경제활동참가 형태의 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를 시장임금률로 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변수 
취득이 가능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가격자료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이의 설명변수들을 임금의 대리변수로 모형(간접효용함수)에 도입하고자 
한다.

ln Wkl = fk (연령, 연령자승, 교육더미) (3-10)
k = e, f

이 함수는 설명변수에 대해서 모두 模型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추정식

(3-6)에서 설명변수 벡타 Xi는 연령, 연령자승, 교육더미변수를 비롯하여 制約條件에서 도출되는 
가구소득(혹은 가구주소득) 및 여성전체가 분석대상인 경우는 결혼상태더미, 기혼여성만이 
대상인 경우에는 취학전 자녀수 등이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도입되게 된다.
推定結果를 논하기 전에 이용된 자료 전체와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참가자별로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표 Ⅲ-6>에 의하여 살펴보자. 우선 전체대상 여성인력의 평균연령은 
36.8세이었으며 임금근로자 30.7세, 무급가족종사자 42.1세 및 비참가자 36.6세로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연령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에 비해 10세 이상 높다. 有配偶者만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가 38.3세이었으며, 경제활동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37.4세, 무급가족종사자 42.2세 및 
비참가자 37.1세이었다. 여기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여성 
대상과는 대조적으로 비참가자의 평균연령이 임금근로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나 비참가자의 경우는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하나, 유배우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 평균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문에 미혼여성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이 유배우 

여성인력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평균연령에서 대상전체(30.7세)와 유배우자(37.4세)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비추어 30세미만의 미혼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6> 설명변수의 평균 및 분포

標本의 세 가지 경제상태별 분포를 살펴보자. 總觀測數 9,719명 중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참가자의 분포는 각각 17.9%, 13.7% 및 68.4%로 나타났다.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각 11.1%, 20.0%, 68.8%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고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늘어 유배우자가 
미혼인력에서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제상태에 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 그의 분포를 보면, 학력별 비참가자의 비중은 비교적 대동소이하게(64.7∼69.0% 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13.5:26.3:32.2) 
무급가족종사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3.1:6.1:17.6), 학력과 경제상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초대졸이상인 경우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의 비는 32.2:3.1인 
데 반해 중졸이하의 경우는 13.5:17.6이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순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에 영향을 주는 여타 
제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回歸分析을 통하여 이에 대한 假說도 

검정하기로 한다.
多項로짓모형 추정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는 유배우 여성인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표 Ⅲ-7>과 <표 Ⅲ-8>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대상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정모형을 지역별로도 구분하였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따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의 행태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Ⅲ-7>에 나타난 여성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자. 표에 
제시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는 두 가지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제활동참가자와의 추정계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계수는 陽(+)의 부호가 기대된다. 즉, 市場賃金率이 높으면 임금근로자로든 
무급가족종사자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임금을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과 교육더미변수가 도입되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더미변수로 
통제한 후 개인의 시장임금률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의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여기서 α1은 연령계수이고 α2는 연령자승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回歸分析結果(도시지역만의 구분이나 유배우 여성만의 구분)에서 α1은 

모두 陽(+)의 부호, α2는 모두 陰(-)의 부호로 統計的 有意性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즉, 비교적 
젊은 여성인력들은 연령 혹은 경력에 따라 시장임금률의 상승이 빠



<표 Ⅲ-7>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여성전체)

르게 나타나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정도는 연령이 높은 
여성인력일수록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α2의 절대값은 α1에 비하여 극히 

적으므로 전연령 구간에서 결코 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국 임금의 상승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동일한 연령에서 
式(3-11)의 값은 도시지역의 유배우 여성인력을 제외한 다른 回歸分析에서 임금근로자에의 값이 
무급가족종사자의 값보다 크다. 이는 임금의 상승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보다 
임금근로자로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의 模型設定에 교육은 市場賃金의 陽(+)의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상태 중 
비참가자에로의 선택이 개인의 효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모형에서 이는 陰



<표 Ⅲ-8>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유배우 여성)

(-)의 효과도 동시에 발생시켜 추정계수에 상반된 효과가 결국 계수의 유의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모형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로,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겠다는 앞에서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평가된다.
가구주 소득의 추정계수도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統計的 有意性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여성에게는 대부분 아버지, 유배우 여성에서는 남편의 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모형에 혼인관계더미를 추가하여 미혼자와 유배우자 혹은 미혼자와 사별․이혼의 여성간에 

경제활동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미혼을 기준으로 한 사별․이혼상태의 여성인력은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에의 계수 차이가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는 양쪽에서 모두 陰(-)의 부호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혼여성이 사별․이혼상태의 여성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未婚을 기준한 유배우자더미계수는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效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는 陽(+)의 效果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흔히 예상하듯이 유배우 여성은 미혼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로의 참여도가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는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여성의 혼인상태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경제활동참가가 급격히 증대되리라는 예상에서 유배우 
여성인력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Ⅲ-8>에 의해 살펴보자.
基本模型 자체나 推定技法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대상이 유배우 
여성이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說明變數로 代替 혹은 追加되어 모형을 



추정하였다. 앞에서의 가구주 소득 대신 여기서는 남편의 소득으로 대체하였고, 이는 이론상 
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制約要因인 취학전 아동수 대신에 
도입된 14세 미만 가구원수가 역시 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장남인 경우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美德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고 보면 가구내 시부모의 有無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며, 
이 변수는 陽(+)의 효과로 기대된다.
우선 市場賃金의 대리변수인 연령, 연령자승계수는 앞의 전체여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정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8개 중 4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대이상 졸업자의 경우, 기준이 되는 중졸이하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으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서의 차이는 陰의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5%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했다. 반면 고졸자의 경우 중졸이하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로의 경제활동참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을 가졌고,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 즉, 중졸이하의 저학력소지자가 초대졸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에로의 참여도가 높고, 고졸학력자보다 임금근로자에로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형태(임금근로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든 저학력의 기혼여성이 
고학력의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과 경제활동참가 
형태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예측하기란 어렵다. 이론상으로도 
학력수준은 임금의 상승을 통한 경제활동참가 증가효과와 비참가형태에서의 효용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감소효과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陰(-)의 효과가 기대된 남편의 소득에 대한 추정계수는 임금근로자로의 경제활동참가에서는 
전지역이나 도시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는 전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의 낮은 陽(+)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유의성이 높은 陽(+)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기혼여성은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남편 혹은 기타 가구원이 

경영하는 농장 혹은 소규모 기업체에서 부차적 일을 돕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나 
도시지역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서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이 남편의 일을 돕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남편의 소득을 높이게 되어 유배우 여성의 
무급가족종사 성향과 남평의 소득사이에 因果關係(causality)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어렵다.
14세미만 가구원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소롤 陰(-)의 효과가 기대되었는데, 
전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참가는 陰(-)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을 포함한 전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陽(+)의 값을 가졌다. 이는 
취학전 아동과 국민학교 취학아동이 합해진 이 변수에서 후자의 역할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오히려 취학아동이 동생(취학전 아동)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최소한 무급가족종사자로 經活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2)

위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며 가구내 시부모의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보았으나 도시지역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 陽(+)의 추정값을 얻은 것 이외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 유배우 여성의 
임금근로자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그에 근거한 향후 여성인력의 공급양상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에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의 차이는 크며, 특히 
유배우 여성에게서 그의 정도는 더욱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두 가지 
형태를 하나로 묶어 취급한 二分變數模型을 택하였지만, 이보다는 三分變數模型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 더욱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市場賃金率의 상승에 따라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보다는 임금근로자로의 참가가 훨씬 두르러지고 있어 노동공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취업자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産業構造調整 등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 셋째, 앞으로 
여성인력의 교육수준 상승이 그들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수준의 변화가 취업구조에 주는 영향도 이론적․계량분석적 방법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남편 소득의 상승이 유배우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는 



억제효과가, 무급가족종사자에로의 참가에는 촉진효과가 있어 이 변수도 여성인력의 취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리라 보여진다. 다섯째, 향후 우리나라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이에 따른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둔화효과는 극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주석 1) Layard and Walters, Microeconomic Theory, McGraw Hill, 1978, pp. 148∼148.
주석 2) Bauer and Shin (1987) 참조.

 
Ⅳ. 製造業에서의 女性人力 需要分析

1. 問題의 提起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고용 등 기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온 여성근로자들의 기회균등의 외침이 男女雇傭平等法의 發效를 가져오게 하였다. 
6․29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도 강화되어 임금 및 제반 
인사․경영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賃金交涉에서 임금의 
상승은 물론이지만 구성원간 임금의 균등화를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받아 온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상승 및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여성근로자들이 고용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점차 완화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制度的 要因은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앞절에서 분석했듯이 市場的 要因으로서의 여성인력 노동공급은 확대되어 있어 초과공급상태의 

失業問題는 과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세분하여 보면, 저학력 단순직근로자를 수요하는 제조업 생산직에서 여성근로자의 求人難을 
경험하는 상태하에서 사무직에의 공급이나 고학력소지자의 就業難은 심각하여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 결국 여성인력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상존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여성인력이 생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投入要素間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코자 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제조업에서의 
技術進步가 여성인력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시장의 

여건을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諸硏究에서 노동을 모두 同質的으로 취급하여 
要素間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인력을 직종별(생산직․사무직)․성별로 구분하여 이들과 
資本을 종합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投入要素로 보아 이들 요소간의 代替性 혹은 補完性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을 전망하고자 한다. 즉,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의 여성인력이 
남성 또는 자본과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이들 요소들의 수요패턴을 통하여 여성인력의 중장기 노동시장 상황을 전망코자 하는 

것이다.

2. 模型設定

전형적인 超越代數生産函數(transcendental logarithmic production function)의 형태는 生産과 
投入要素間의 관계가 로그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Q = f(lnXi, ln T) (4-1)
i=1, 2, ……, n

여기에서 Q는 생산량, Xi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의미하며 T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식(4-1)을 「테일러」(Taylor)식으로 전개하여 제2단계까지만 취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초월대수생산함수 형태를 얻게 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소의 구분을 노동의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4가지의 구분과 
자본으로 총 5가지의 投入物로 하였는데, wm은 남자사무직근로자, wf는 여자사무직근로자, bm은 
남자생산직근로자 및 bf는 여자생산직근로자이며 k는 자본을 의미한다. 즉, 노동을 세분하여 
여성인력의 노동수요측면에서 남성인력과 혹은 자본과의 代替性(substitutability)이나 
補完性(complementarity)을 파악함으로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여성인력의 수요전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함수에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변수 lnT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진행되는 기술진보가 勞動使用的이었는지 아니면 資本使用的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雇傭政策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식(4-2)로부터 기술진보율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riT가 기술변화의 偏倚(technical change bias : TCB)를 나타내는 계수인데 이것이 零이면 
偏倚없다고 보면, ∂ln Q/∂ln T = αT+ΥTT lnT만큼의 「힉스」(Hicks) 중립적 기술진보율을 가진 
생산을 한다고 보며, riT가 i에 대해서 모두 零이 아니면 이 때의 기술진보는 「힉스」중립적이 
아니라고 한다.
生産에서 企業의 利潤極大化 제1계조건에 의하면

이다. 이때 Pi는 요소 i의 가격을 의미하며 생산량 Q의 가격은 1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초월대수생산함수는 兩代數形態(double-log form)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이다.
여기서 Si는 총샌산량 Q에 대해서 요소 i에 배분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배분율을 식(4-2)로부터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설명한 기술진보의 偏倚(TCB)를 위의 분배몫 方程式(share equation)을 이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에서 규모에 대한 報酬不變1)(constau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면, riT의 부호는 기술진보에 대한 

요소 i의 분배몫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riT>0 : 要素 i 使用的 技術進步
riT=0 : 要素 i 中立的 技術進步
riT<0 : 要素 i 節約的 技術進步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生産函數의 係數推定이나 필요한 자료형성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1次同次的(linear homogeneous) 生産函數를 본 논문에서도 설정하면 다음의 
제약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

 
rij = rij, i, j = 1, 2, …, 5 (4-9)

이상 同次性(homogeneity)과 對稱性의 제약조건을 식(4-6)에 부과하면 그 方程式 體系는 
特異性(singular) 때문에 동시에 추정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特定要素 k에 관한 
配分率方程式을 제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5개 중 4개만의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수들을 얻을 수 있다.



이 방정식 체계는 「젤러」(Zeller)의 추정방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의하여 
反復推定함으로써 配分率方程式의 계수가 추정가능하게 된다.3)

추정된 방정식의 계수(Υij)와 요소 i의 所得分配分(Si)으로부터 요소간의 대체성이나 보완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힉스」가 정의한 補完彈力性(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 Cij)의 
계산법을 알아 보면

Cij = rij/SiSj + 1
Cij = (1/Si

2)(αij+Si
2-Si) (4-11)

i = 1, 2, …, 5

이다.
이는 「알렌」(Allen)의 部分代替彈力性4)(partial elasticities of substitution)의 槪念과 逆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의 부호에 따라 두 要素 i, j간의 관계를 파악하게된다. 만약 Cij>0이면 두 요소 i와 
j는 상호 補完關係(q-complements)이며 반대로 Cij<0이면 두 요소는 상호 代替關係(q-substitutes)에 
있다고 한다.5) 또한 自己補完彈力性(Cij)은 잘 정의된 (well-behaved) 생산함수에서는 항상 陰(-)의 
값을 가져야 한다.6)

주석 1)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혹은 1次同次性의 가정하에 Euler's Theorem에 

의하면  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어서 어느 특수요소 i의 
분배분 PiXi/Q의 증가는 여타 요소들의 분배분의 합의 감소를 의미한다.
주석 2) Hicks의 정의에 의한 기술진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만일 자본․노동비율(K/L)이 같을 

때 요소간 상대분 배율 π=rK/WL이 증가되었으면  이때의 기술진보는 

자본사용적이고, 감소되었으면  노동사용적이다. 이의 변화가 없으면  

중립적이라 한다.(Jones, 1976, pp. 156∼164 참조).
또한 생산함수가 연속이고, 2次徵分 可能함을 가정하면 다음의 對稱性(symmetry)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주석 3) Zeller(1962) 참조
주석 4) 이는 생산함수와 雙對性(duality)의 관계가 있는 비용함수의 추정계수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주석 5) 마찬가지로 Allen의 부분대체탄력성으로부터 代替要素(p-substitues) 및 
補完要素(p-complements)의 관계가 정의된다.(Sato and Koziumi(1973) 참조).
주석 6) Sato and Koziumi(1973) 참조
  
3. 資料 및 推定方法

초월대수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이며, 



일관성있는 時系列資料는 1971∼86년 사이여서 이를 回歸分析에 이용하였다. 1971년 이전 
보고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勞動投入量이 성별 및 생산․사무직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87년 이후의 자본스톡추계자료는 취득이 불가능하여 결국 1971∼86년의 시계열자료가 
이용되었다. 특히 1970년부터 조사기관이 경제기획원으로 일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선정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 자료의 이용이 추정결과 분석에 일관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1)

이용자료를 모형에 도입될 변수별로 살펴보자. 시계열자료임에도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經常價格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정하게 될 식(4-10)의 요소배분율 방정식에서 
종속변수는 Si = PiXi/Q으로 표시되어 경상가격에서 파생되는 偏倚현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勞動投入量은 연간 총노동시간수를 사용하였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의 雇傭에 관한 
정보로부터 平均피고용자수와 年末피고용자수를 수집할 수 있는데 평균피고용자수는 겨우 

1982년 이후에야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보고되고 있는 반면, 연말피고용자수는 전기간에 
걸쳐서 위의 두 직종 구분은 물론 성별로도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 피고용자수는 
고용자수의 계절적 변동이 고려된 반면 연말피고용자수는 그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피고용자수를 자료로 이용한다면 다소의 偏倚性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비교가능한 
1983년 이후의 자료(표 Ⅳ-1 참조)에 의하면 평균과 연말피고용자의 차이에 있어서 사무직의 
경우는 0.2%에서 1.4%로 1.2%포인트의 변동(variation)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직의 경우도 
6.1%에서 9.8%으로 3.7%포인트의 변동에 그치고 있어 평균 대신 연말피고용자수를 이용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계수추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자료는 월별 혹은 분기별 
자료가 아니고 연별자료이므로 계절변동이 회귀분석에 미치는 위험성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산함수추정에 이용된 勞動投入量은 성별․직종별 총근로자수×12×월평균 
근로시간수(man-hours)로 하였다. 이 때 월평균 근로시간수는 위의 資料源에서 취득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수집하였다.
資本스톡의 자료는 「표」(Pyo, 1988) 敎授의 산업별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要素配分率(PiXi/Q)方程式의 종속변수계산을 위하여 PiXj 즉, 요소 i의 분배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에 있는 직종별 연간 급여액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직종에서의 총

<표 Ⅳ-1> 평균 및 연말 피고용자수의 비교(전체조업)

급여액을 성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연도별․직종별․성별 임금액이 취득가능하다.
이를 기초로 전제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하여 동일직종내의 성별 임금총액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느 특정직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급여액은 PmXm+PfXf이다. 여기서 P는 
임금액, X는 근로자수, m과 f는 남녀를 의미한다. 어느 특정직종의 남녀 임금격차는 결국 Pm = 



α․Pf의 관계를 의미하여 α를 각년도별로 알게 되면 총급여액(PmXm+PfXf)에서 
PmXm(남자급여액)과 PfXf(여자급여액)를 쉽게 분리하게 되어, 이를 要素配分率(Si = (Pi+Xi/Q) 
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4개로 구분된 각 노동투입량에 대한 요소배분율을 구했으며 

나머지 資本스톡 의 배분율은  로 그 잔여액으로 하였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추정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가정 가정한 초월대수생산함수인 식(4-2)와 
요소배분율 방정식(4-10) 중 어느 한 방정식을 제거한 4개의 방정식을 
同時方程式體系(simlutaneous equation system)로 하여 回歸分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함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체계로부터 추정된 계수(rij)를 
이용하여 요소간 보완탄력성을 구하는 것이고, 또 1971∼86년간의 時系列資料에서 관측치가 
方程式別로 16개에 지나지 않아 自由度(degrees of freedom)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상 5개의 
동시방정식체계 중 첫 번째인 생산함수식(4-2)는 실제추정시 제외하고 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래서, 4개의 要素配分率方程式을 「젤러」의 反復推定技法(iterative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하였다. 이때 제외된 요소분배율 방정식은 資本의 
것으로 이에 관한 계수는 사후적으로 同次性(homogeneity)의 제약조건에 따라 계산하여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우선 전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그 다음 9개 부문별로도 같은 분석을 하여 
전제조업의 결과와 부문별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예를 들면 
重化學工業育成政策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각 부문별 여성인력의 需要形態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석 1) 「광공업통계조사」조사기관
1960년 이전 : 상공부, 산업은행
1963∼69년 : 경제기획원, 산업은행
1970년 이후 : 경제기획원

4. 實證分析結果

가. 전제조업의 분석결과

推定結果는 <표 Ⅳ-2>에 있다. 이용된 推定技法에서 전체적인 방정식체계의 適合度檢定을 위한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統計패키지(SHAZAM)에서 제시한 것을 기초로 
알아보자. 우선 방정식체계 결정계수(System R2)는 0.9980으로 대단히 높으며, χ2 통계량은 
99.6으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個別方程式에서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치의 標準誤差(S.E.E)가 실제로 추정된 4개의 
방정식에서 모두 0.0035미만이었고, 계수들도 反復推定法에서 아주 쉽제 
收斂(convergence)되었음에 비추어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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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및 政策課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성인력의 供給行態分析과 그들에 대한 생산과정에서의 需要分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供給側面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하리라는 판단이다. 앞으로 지속될 노조의 조직확대 및 역할강화 등 제도적 요인이 
絶對賃金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이에 여성인력도 예외일 수 없으며, 아울러 均等 혹은 
同等賃金의 추구로 성별 임금격차의 완화현상이 여성의 相對賃金의 상승에 기여하게 되어 결국 

절대적․상대적 임금상승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이라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여성인력 중에서도 특히 旣婚有配偶女性의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히 증가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出産率의 저하 즉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가 출산․육아기간의 단축을 가져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시부모가 자녀를 돌봄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의 통계적 의미가 없어 향후 지속되는 핵가족화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감소요인이 

못되므로 결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는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종사상지위별로 그 변화가 뚜렷하다. 즉, 그동안 여성의 상당부분이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보다는 임금근로자로의 참가 비중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개편 등 需要側面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需給 兩面의 변화가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임금근로자로의 노동공급은 꾸준히 증가되어 이의 구성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 수요분석 결과는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에게 남성인력과 상호 

대체관계였다. 이는 남녀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 등 여러 가지 고용 조건에서 상호 
경쟁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직무나 업무수행과정이 남성위주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관계없는 제반 사회적 인식에서도 성별 차별요인이 

상존하여 특히 雇傭側面에서 여성인력이 차별받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성이 여성인력을 대체하기는 쉬워도 그 반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취업기회는 개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남성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그동안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공업분야에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 의하면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공업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발휘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겠다. 
특히, 경공업에서 여성인력의 고용효과가 컸던 것에 비추어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분야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나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정책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코자 한다.

1. 職業訓鍊의 擴大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職務訓練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Ⅱ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公共․事業內․認定職務訓練의 훈련주체별 기능사양성실적(표 Ⅱ-10 참조)에서 여성은 불과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직업교육을 
시키는 공공직업훈련제도의 경우는 불과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타 기업내 혹은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훈련시키는 여성인력의 구성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배출하는 하위 직종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고, 정부나 
직업훈련관리공단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직업훈련 후 노동시장에 배출하는 인력에서의 

여성구성비가 미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에서부터 여성인력은 자의든 타의든 차별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업이나 임금면에서 차별을 면키 힘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훈련대상종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인력에게 질 높은 노동공급은 물론이고 이는 결국 고용․임금 등에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은 과거처럼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위 하위직종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그래야 여성 스스로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雇傭制度의 改善

기혼여성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고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고용(常時)이나 임금면에서 생산성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 왔다. 그 
요인으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기업의 고용 등에 경제적 
관행으로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수행이 短期에 이런 차별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남녀 동등한 취업기회가 통념화되어 있는 서유럽제국에서도 여전히 성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 개선을 위한 고용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인력, 특히 향후 증가가 지속될 기혼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雇傭制度의 導入 및 實質的 活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제조업 생산직에서의 人力의 
空洞化, 단순인력의 초과수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도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인력의 
誘引政策으로 바람직하다 하겠다.
첫째, Flex Time制度의 導入 : 여성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는데 장애요인은 결혼․출산․육아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근로자 자신이나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만 



여성의 경제․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성은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단 퇴직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하에서는 
출산․육아후 재취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수밖에 없고 취업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해 생산성 저하라든지, 재선택된 직종의 취약성으로 저임의 악조건을 면키 
어렵다. 그렇다면, 자녀양육기간에 기혼여사원으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조정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직종에서부터 이 제도의 도입이 실현된다면 高生産性의 維持 및 退職率의 低下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 제도는 비교적 고학력 여성이 지출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기타 근로자간 업무연결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종 및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등에서부터 실시하도록 기업 스스로나 정부처원의 정책적 제도 마련이 있어야 겠다.
둘째, 파트타임制의 改善 :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임시고용) 근로자의 이용은 회사측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고 경기변동에 따른 雇傭調整이 용이하며, 常時雇傭(full time)者의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휴식시간 등에 의한 업무단절의 단점을 보완키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적절한 활용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일 수 있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4시간 혹은 6시간 근무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서 기혼여성의 
강한 경제활동참가의욕을 흡수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백화점의 판매직 등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지만 점점 규모가 커가는 3차 산업에서의 다양한 
직종에서 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저임금이나 노조설립의 억제 등 
노동착취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좀더 긍정적 측면에서 여성인력, 특히 기혼여성의 풍부한 
잠재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임시고용제의 도입에 따르는 피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의 활용 및 실업의 극소화정책의 일환으로 法的․制度的 裝置 마련과 
관련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셋째, 再雇傭制의 實施 : 여자는 결혼후 퇴직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관행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결혼 후 계속 근무한다거나 혹은 육아 후 동일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아후의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인력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미혼여성과의 경쟁에서 고용상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에 의한 사회참여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축적된 
사회적․가정적 경험이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일에 임하는 진지함을 더해주어, 결국 勞動의 質的 
向上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육아후 재취업된 직장은 평생직장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일의 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육아후 재취업의 기회를 기혼여성에서 확대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겠다. 그 하나로 결혼후 출산․육아 등에 필요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반드시 再入社가 가능토록 하는 再雇傭制의 도입을 기업에 적극 권장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男女雇傭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일부 회사의 생산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의 대상직종 확대적용에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3. 職務再編成 및 職種開發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재편성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여성인력의 활용을 기피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여성인력 투입에 따른 期待效果를 거둘 수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요즈음처럼 급속도로 변하는 각종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에 여성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혹은 이미 남성의 직무로만 여겨왔던 직종에 여성인력을 

대체해도 생산성의 저하가 아니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표 2>에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社內用으로 작성한 
女性人力 活用方案 모색에서 무려 51개 직종에 350개의 직무로 세분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무로 추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주로 남성들이 수행하고 있고 남성에게 적합하리라는 
고정관념에 싸인 직종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은 좀더 세밀히 직무의 특성 및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아직도 비교적 풍부히 

공급되는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거시적 평가와 기업내 비용절감이라는 미시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용관행상 쉽지 않으므로 여성노동의 활용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수요창출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산업(제조업생산직)에서의 초과수요, 고학력노동력의 초과공급, 지속적인 
여성인력의 공급증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의 失業狀態 등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하에서 
제조업생산직 등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여성인력, 특히 旣婚女性人力의 활용은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본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생산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인력과 
강한 대체성이 있었기에 그 대체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4. 育兒․託兒施設의 擴充

育兒休暇施設 및 施設의 確保가 필요하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는 社內 혹은 地域內 
탁아소 설립을 통하여 인력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잠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겠다. 실제로 제조업 몇몇 개별기업 혹은 기업군 단위에서 
시행하여 기혼여성인력의 확보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제조업 인력난을 극복한 예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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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OECD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부표 2> 여성인력 활용가능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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